
신기술 개발 지원정책 개선해야
무역위원회 , 정부지원 신기술 70%이상 수입제품과 비슷

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신기술 제품의 70%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과 똑같거나 비슷한

것으로 조사됐다.

이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(R&D) 자금지원이 단순한 소액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업

에 집중 투입하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.

무역위원회(KTC)에 따르면, 2001년 정부의 산업기술 개발자금을 지원받은 187개 신기술 사업화 기업을 대

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3%가 자사 제품과 유사하거나 같은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답했

다.

무역위는 외국제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순 개량하는 국내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돼 선진국의 신기술

동향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조사·분석시스템 구축과 양질의 기술평가 인력양성, 사후 검증시스템 강화가 시

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.

이와 함께 신기술을 사업화한 국내기업 가운데 절반은 사업화 이전에 외국제품의 덤핑수입으로 곤란을 겪

거나 주위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례를 봤다고 답했다. 수입되는 외국제품의 가격수준에 대해 응답 기업의 65%

가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16%는 덤핑이라고 판단했다.

또 국내 신기술 제품이 품질과 가격에서 수입품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79%인 것으로

나타났다. 그러나 응답 기업의 73%는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무역위원회의 무

역구제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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